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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tsui 의도는 무엇인가?

일본과 한국의 석유화학사업 공조 여부로 관심을 모았던 대산 석유화학단지에 대한 일본투자는 사

실상 물 건너간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Mitsui의 투자제안이 삼성과 현대가 선선히 받아들일 수 없

음은 물론 국가적이나 국민적으로도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내용으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이다.

Mitsui 컨소시엄이 제시한 대산단지 투자 및 융자조건은 한마디로「손 안대고 코 풀겠다」는 심산으

로 밖에 이해되지 않는다고 표현해야 할 것이다. 어쩌면 삼성과 현대의 통합을 가로막거나 지연시키

면서 궁지로 몰아세워 한-일경협의 전리품으로 챙기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막다른 생각도 든다.

첫째, Mitsui는 대산단지 통합법인에 5 0 0 0억원을 출자해 지분 2 5 %를 보유하고, 채권단이 5 2 0 0억- 5 3 0 0

억원을 출자전환해 2 6 %를 획득하며, 삼성과 현대는 자산가치에 따라 4 9 %를 분할 보유한다는 지분

분할방식을 제시하고 있다. Mitsui가 5 0 0 0억원을 출자하되 경영권은 보유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일면 경영권을 한국측이 갖도록 한다는 측면에서 배려한 것처럼 보이나, 재벌기업 채권에 대한 출자

전환 반대의견을 약화시키고, 석유화학의「석」자도 모르는 채권단 및 융자금 1 5억달러를 내세워 경

영전권을 행사하되 책임지지 않겠다는 심산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삼성·현대의 지분을 4 9 %로

못박은 것이 이를 증명한다.

둘째, 일본 수출입은행 융자금 1 5억달러에 대해 산업은행, 아니 한국 정부의 보증을 요구함은 물론

선순위 채권으로 설정해달라는 무리한 요구를 내세우고 있는 점이다. 5000억원을 출자해 사실상의

경영권은 장악하되 일체 책임은 지지 않겠다는 뜻을 여실히 내보인 것이다. 일본이 한일경협 차원에

서 지원하는 것이라면 굳이 산업은행의 지급보증이나 선순위 채권 인정을 요구할 필요가 없을 것이

고, Mitsui가 전략적으로 투자할 경우에도 지급보증은 필요하지 않기 때문이다.

셋째, Mitsui는 투자제안에서 나프타 수입권 및 석유화학 수출권 보장을 요구하고 있다. 석유화학 원

료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나프타 수입권과 합성수지 및 Aromatics 수출권을 보유한다는 것은 사실상

경영을 좌우한다고 볼 때 Mitsui 제안의 진의를 의심케 하는 대목이다.

특히, Mitsui가 요구하고 있는 수출입권을 보장할 경우 연간 커미션이 3 0 0억- 6 0 0억원에 달해「꿩먹고

알먹기」식 투자를 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통합법인의 채산성 악화는 불을 보듯 훤하다.

Mitsui 컨소시엄이 지분을 출자할 법인을 세우고, 무역법인을 별도로 보유하겠다는 제안을 한 것을

보면 꿍꿍이속이 훤히 들여다보이고도 남음이 있다.

넷째, Mitsui는 삼성·현대의 채무 5조7 0 0 0억원에 대해서도 후순위 채권으로 조정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일본의 투자 및 융자분은 모두 챙기고 국내 금융권의 채권은 휴지조각으로

만들 수 있는 무리한 요구인 것이다.

다섯째, Mitsui가 양사의 기업가치를 1조원 정도로 평가절하하고, 삼성 및 현대가 비수익 부실자산 1

조2 0 0 0억원 규모를 통합법인 출범전 매입하거나 제3자에게 매각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삼성과 현대가 매우 불리한 조항으로 여길 것이다. ADL의 평가가치 1조8 0 0 0억원에 훨씬 미달하는

것도 문제려니와 1조2 0 0 0억원을 투자할 바에는 그대로 운영하지 왜 통합하고 매각하겠는가 하는 의

문을 제기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다만, Mitsui측의 의도가 확인되지 않고 있으나, 화학저널이 지적한 것처럼 삼성과 현대가 석유화학

투자 과정에서 실제투자가 아닌「부풀리기 투자」로 부채를 키워왔다는 관점에서 요구한 것이라면

타당성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M i t s u i가 노리는 것은 채권 5 1 0 0억원의 출자전환, 15억달러의 지급보증, 부실자산 1조

2 0 0 0억원 인수, 나프타 수입권 및 합성수지 수출권 확보 등 무리한 요구를 들어주면 매우 유리한 조

건에서 참여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한일경협의 생색은 내면서 삼성·현대의 부실을 심화시킬

수 있어 만족한다는 심산으로 이해된다.

대산단지 통합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확인된 순간이고, 정책적 전환이 필요한 시점인 것이다.



정부와 채권단은 석유화학 빅딜을 포기해야 하고, 대산단지를 살릴 수 있는 획기적 대책을 제시해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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